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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ain prerequisite for Korean Advance Directives [KAD] to ensure their 
better us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two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ividual email responses. Study participants 
were 5 doctors and 6 nurses. All interview data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ree main themes emerged; establishing a philosophy of KAD, protocol to practice KAD, and the KAD document itself. A phi-
losophy is needed to ensure individual needs, consensus to practice AD and identify principle agents. The core of protocol 
was found to be as follows; 1) process, 2) premise, 3) procedure, 4) contextual preparation, 5) timing, 6) feasibility. Component 
and feasibility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e document itself. Conclusion: For a positive acceptance of KAD in Korean society, 
a culture sensitive, reality based, and user friendly AD need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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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결정 과정에 환자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개인의 바램과 자율에 따라 임종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가족과 의료제공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대

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임종기 의료 결정, 특

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연명치료 등의 중단에 대해서는 환

자와 가족 간의 견해에 차이가 있고(Kwon et al., 2010) 의사와 환자 

가족 간의 견해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Oh et al., 2004) 본인을 배

제한 의사 결정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최근 존엄사 사태로 일컬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Supreme Court, 2009) 과정을 목격하면서 임종

기 의료 결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암이며 암으로 사

망하는 자의 85.2%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09). 이렇듯 사망 장소가 병원으로 변화한 것은 종종 과도

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Seymour, Gott, 

Bellamy, Ahmedzai, & Clark, 2004), 우리나라에서도 보라매 사건(Su-

preme Court, 2004) 이후 의사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극도로 꺼리게 

되면서(Park, 2009) 죽음의 의료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특

히 개인이 건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incompetent) 상태가 된 

후의 임종기 의료결정에는 의료적 측면 외에도 법적, 윤리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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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자기결정에 의거한 사전의료

의향서(Advance Directives)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에서는 법안, 병원별 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로 사전

의료의향서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치관을 반영한 제도 

개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Heo, 2009) 아직 우리사회의 특

성을 반영한 사전의료의향서는 아직 없다. 뿐만 아니라 사전의료의

향서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한 내용(구성요소와 속성)과 적용 

과정(이하 프로토콜 관련)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실

정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전의료의

향서는 의사 소통의 문제(Hahn, 2003)와 문서 자체의 형식과 난이

도 등의 문제(Haisfield et al., 1994) 등으로 낮은 활용도가 문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전의료의향서의 속성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제시와 

보다 표준화되고 간결한 문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이해도 

제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Kim, S. M., 2010), 심지어는 사전의

료의향서의 가치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Levi & Green, 

201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전의료의향서가 근본 취지를 추구하

면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구의 철학

이나 구성요소 및 프로토콜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선행 국가

들의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사회의 현실과 합의를 바탕으

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맞는 철학과 요소 및 속성이 담긴, 사

용자 중심의 사전의료의향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와 집

단 간의 의견을 통합하는 첫 단계로 실제 임종기 환자를 가까이서 

대하는 의료인을 심층 면담함으로써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구축

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의료인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임

종기 진료와 간호를 담당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형 사전의료

의향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속성을 확인하고, 각 구성 요소에 내포

되어야 할 개념과 각 개념별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전의료의향서의 주 사용자 집단인 의료인들의 경험

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포커스 그룹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풍부한 이해를 

이끌어 내어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하고 

깊은 해석이 가능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없

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다. 한국형 사전의

료의향서의 구성요인과 속성 및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전의료의향서의 주 사용자 집단 중 하나인 의료 

전문가들의 현장경험에 의거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한국인의 죽음 및 임종기 삶의 질에 대한 이해와 수용 가능한 사전 

의사 결정으로서 사전의료의향서의 구성과 구성요소, 개념과 개념

별 속성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탐색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을 기초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포

커스 그룹 연구를 적용하였다.

2. 연구 대상자

사전의료의향서 구성요인과 관련 속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과 

경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는 실제로 사전의사 결정 제

도를 사용하고 관여해 온 전문가 집단 즉,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하

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적어도 3년 이상 말기환자 및 종양환자를 

케어한 경험이 있는 의사 5명과 간호사 6명의 총 11명이었다.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사전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인 의사

집단과 간호사집단을 면담하였으며, 2개 포커스 그룹별 특성은 Ta-

ble 2와 같다. 먼저, 의사 집단 참여자들의 특성은 남성 3명, 여성 2명

이었고 연령은 35-47세이었고, 3명은 현재 호스피스 케어를 수행하

고 있었으며 2명은 종양내과 전문의로 말기 암환자 치료를 수행하

고 있었다. 간호사 집단은 6명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 분포는 37-64

세이었으며 참여자 모두 말기 암환자 간호 또는 호스피스 간호를 수

행하고 있거나 수행 경험이 있었으며 해당 경력은 4-15년이었다. 

포커스 그룹 연구를 통한 면접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의 사 및 간호사 그룹 별 잠재적 참여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하

여, 호스피스 관련 기관의 의사 중 한 명으로부터 접촉 가능한 

Table 1. Question List for Korean Advance Directives 

Categories Question lists

AD overall Premise
Construction and/or priority
Legal basis and/or status 

Living will/Surrogate Premise
Construction and/or priority
Execution criteria

Others POLST 
DNR 

AD=Advance directives; DNR=Do not resuscitate;
POLST=Physician's order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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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명, 간호사 7명의 명단을 추천받았다. 

2) 추 천받은 의사, 간호사를 접촉하여 연구의 취지와 의의, 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의사 5명을 1차 포커스 그룹원으로, 간호사 6명을 2차 

포커스 그룹원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 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연구자가 속

한 기관의 연구윤리심사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djomc-60). 자료 

수집은 2011년 2월과 3월에 걸쳐 2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1

차면담은 모기관의 회의실에서, 2차면담은 조용한 한식당의 예약

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각각 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이 이루진 후에는 이어서 연구자들이 모두 모여 면담에 대한 

디브리핑을 하였으며, 1차면담을 끝낸 직후 실시한 디브리핑을 2차

면담의 진행에 반영하였다. 준비된 포커스 그룹 질문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면담참여자들에게 추가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추후에 더 보충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을 알렸다. 의사그룹과 간호사 그룹의 두 개의 그룹을 진행했을 때, 

일관되고 반복적인 진술을 통하여 토의내용이 반복되면서 자료의 

포화를 확인하였다. 2차면담 후 실시한 디브리핑 결과, 참여자의 개

별적인 보충적인 의견을 추가하는 것이 포커스 그룹 면담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개방형 응답지에 참여자

의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는 보충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어 추

가로 서면자료를 수집하였다. 서면자료를 위한 설문내용으로는 “가

장 바람직한 임종기 의료결정 과정과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

인 질문항목으로 그룹면담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세분화하여 질

문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단 역동을 위하여 각자 자

기소개를 한 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문서를 제공하고 간략

하게 설명하였으며 질문이 있는 경우 대답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에

게 연구 자료는 익명으로 보관하고 발표하며, 토의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토의내용의 녹음 및 토의 도중 중지 가능

함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비밀보장과 참여의 자발

성을 도모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에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기 위

하여 국내외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정책 및 법적 조명, 선행 연

구를 참고하여 질문목록을 만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사용한 경험

이 있는 1인의 의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질문목록을 수정하였다. 

면담은 먼저 사전의사 결정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후 미리 준비한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가이

드 질문을 중심으로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양 그룹 면담 모두 

포커스 그룹 연구 전문가가 면담을 주도 하고 나머지 연구자들은 

보조 진행자로서 연구 참여자의 표정과 반응 및 주요 용어 등에 대

해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기록한 후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내용과 관련 속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경험을 도출하기 위

한 가이드 질문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전체는 3개 영

역(대리인 지정, 생전 유언, 기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개념, 속성, 속성별 구성요소 목록을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에는 본 가이드 질문 목록이 바탕이 되었으나 포커스 그룹 연구의 

특성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

도록 진행하였으며 주요 면담 질문내용은 시작질문, 전환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작질문은 “현장에서 임종환

자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경험은 어떤 것들인가요?”로 시작하였

고, 전환질문은 “사전의료의향서를 실제로 작성해보셨거나, 사전의

료의향서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문서 혹은 기록을 

환자 혹은 보호자와 함께 수행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이었다. 주요

질문은 첫째, “한국에서 사전의료의향서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내

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사전의료의향서를 우리나

라의 환자나 보호자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여기십

니까?” 둘째, “현장에서 경험하신 사전의료의향서와 생전유언과의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 생전유언이 실천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셋째, “현장에서 경험하신 생전

유언 혹은 사전의료의향서의 대리인지정 관련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대리인 지정에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넷째,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책을 함께 말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질문은 

“지금까지 한국형 사전의료지향서의 내용, 생전유언, 대리인 지정, 

그리고 한국형 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Position Physician
Nurse

5 (45.4)
6 (54.5)

Gender Male
Female

3 (27.3)
8 (72.7)

Age (yr) 30-39
40-49
50 and older

7 (63.6)
3 (27.3)
1 (0.1)

Clinical setting Acute hospital
Acute hospital, hospice or palliative 
   ward
Hospice care facility

4 (36.4)
5 (45.4)

2 (18.2)
Work experience (yr) Less than 10

More than 10- less than 20
More than 20

2 (18.2)
6 (54.5)
3 (27.3)



489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의 구성 요건: 의료인을 중심으로

http://dx.doi.org/10.4040/jkan.2012.42.4.486 www.kan.or.kr

제점들을 논의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전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더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로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녹취된 내용들을 전사하였다. 전사는 연구 

보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 연구자가 철저하게 감수함으

로써 면담의 분위기와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전사가 완료된 

뒤 포커스 그룹 노트를 작성한 다른 연구자가 그 내용을 다시 감수하

여 내용과 맥락의 정확성을 재확인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A4 용지 92

매(10 포인트, 줄간격 180%)에 달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해 개방형 응

답지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한 보충자료 A4 용지 50매가 추가되었다.

필사한 자료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내용분

석 방법은 질적 자료로부터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한 

내용분석 방법으로 작은 분석의 단위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추

상성이 높은 주제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다(Hsieh & Shannon, 

2005).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자료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서 의미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구분하여 개방코딩 하였다. 개방코

딩된 문장이나 단락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하위주제를 찾아내었으며, 하위주제들을 다시 비교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 (1986)가 제

시한 평가기준 즉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

(auditability),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적용하였다.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의 마무리에는 포커스 그룹 

면담내용을 요약하여 말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의 면담내용에 대

한 확인 및 동의를 구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직후에는 연구자와 공

동연구자는 디브리핑 시간을 가져 면담에서의 주요한 내용 및 의미

를 간추렸다. 

연구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의 분석 결과를 연구에 참여

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에게 각각 보여주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

해서 토의한 내용이 잘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

구자들은 정규적으로 만나서 필사된 자료와 이메일 보충자료를 반

복적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분석의 결과에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

지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구의 감사가능성과 

확인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본 포커스 그룹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3개의 주제와 11개

의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큰 주제는 사전의료의향서의 근본 철학 

확립,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프로토콜 구축, 사전의료의향서 문서 

자체의 확립이다.

1. 사전의료의향서의 철학 확립

사전의료의향서의 근본 철학에는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존

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전의료의향서의 용도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및 임종기 의사 결정 즉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1)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의 존중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의 존중은 표준화된 문서 내에서 개개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및 개인적 상황에 적용가능하게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

Table 3. Major Themes, Subcategory and Attributes of Korean AD

Themes Subcategory Attributes

Establishing a philosophy of 
   Korean AD

1. Ensuring individual need
2. �Establishing consensus to practice AD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purpose 
3. Identify principle agent to complete AD

Establishing protocol 
   to practice Korean AD

1. Establishing process to complete AD
2. Establishing premise to practice AD
3. �Establishing procedure to identify the conditions of 

execution
4. Contextual preparation for AD usage
5. Identify the right timing to begin AD
6. Developing feasible AD document

4-1. Establishing agreement among parties
4-2. Identifying the extent of responsibility via legislation 
4-3. �Establishing policy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financial 

constraint 
4-4. ��Establishing policy to support communication between cli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

Establishing Korean 
   AD document

1. Document component
2. Feasibility of document

AD=Advance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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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의료적 상황으로는 환자의 위중함 정도 혹은 질병명 등

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개인적 상황으로는 언제 사전의료의향

서를 작성할 것인가라는 점을 포함하여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사전의료의향서가 곧 호스피스 완화의료

와 같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개인적이고 따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어렵잖아요.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개개인이 다 다르고 실

제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노인 환자는 틀려요. 이게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중략) 사전의

료의향서, 암 환자 같은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노인 환자 같

은 경우는 어렵더라고요.”

2) 사전의료의향서의 목적에 대한 합의

면담참여자들은 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노력들이 경주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즉, 그 이유가 임종기 삶의 질 확립인지, 개인의 자율성 

지원인지, 개인, 가족 및 사회의 부담 해소인지에 대한 담론과 합의

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단일의 해답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였

으며 앞으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위한 제도 구축에는 본 제도를 시

행하고자하는 필요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요구됨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나 필요

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기 의료비용 감소? 품위 있는 죽음? 말

기 환자 의사 결정에 관련된 혼선 최소화? 개인의 의사존중? 이 

항목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왠지 ‘큰 이유 한 가지’를 따로 짚어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3) 임종기 의사 결정 주체에 대한 합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전제로서 임종기 의사 결정 주체가 누가되

어야 하는 것에 대한 확립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

는 것을 불효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임종에 대한 이야

기를 다루지 못하기도 하고, 의사 결정의 주체가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임종기 의사 결정에서는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

나 우리의 정서상 가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죽음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불효라고... ”

“의사 결정은 환자의 의견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래서 환

자가 본인의 상태 및 예후와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들 또한 함께 

이해하거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전제일 것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면에서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프로토콜 구축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절차로는 첫째, 사전

의료의향서의 작성, 둘째, 사전의료의향서 적용 전제, 셋째, 사전의

료의향서 집행 조건 판단 절차, 넷째 사전의료의향서 활용을 위한 

맥락적 준비, 다섯째, 작성 시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본 연구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임종기 의사 결정에 의료진의 개입

이 필수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

한 정보 대부분이 의료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사

전의료의향서 작성을 포함하여 임종기 의사 결정에는 의료인과 대

상자간에 의학적 상태, 치료계획, 예후에 대한 의사 소통 기회가 최

대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결국 최종 결정은 의료

인과의 충분한 의사 소통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이 동의하여 결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사전의료의

향서 작성을 돕기 위한 전문가로는 의료인이 가장 적합하다는데 대

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의사 또는/그리고 간호사 중 누가 더 적합

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었다. 의사가 적임자라 보는 참여자

들은 의학적 결정이 주를 이루므로 의사가 적임자라고 인식했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의사는 치료중심의 전문가로 인식되어 있고 

권위적일 수 있어 진정한 논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가정간호에서는 간호사가 환자나 가족

과의 라포 형성으로 환자가족의 심리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설명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

았다. 

“정말 여건이 된다면 정말로 의사하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메디컬 쪽으로 결정할게 많거든요. (중략)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게 제일이죠. 환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의사가 뭔가를 하는 거는 강요하듯이 될 수 있고, 의사는 치

료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중략) 가정간

호에서는 이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1 :1 간호가 

되거든요. 라포 형성이 되면 이런 부분은 오픈해서 이야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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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호

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2) 사전의료의향서 적용 시점

사전의료의향서 적용 시점으로는 모두 환자의 요인을 제시하였

는데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 즉, 이해할 수 없고, 판

단할 수 없으며, 표현할 수 없는 경우와 환자가 비가역적 사망과정

에 진입한 경우 또는 임종이 임박한 경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각각의 상황 즉 의사가 환자의 의사 결정 능

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및 정의가 있

어야 하고, 사망과정 및 말기 상태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사전의료

의향서 적용을 허용하는 여명 기간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할 것으

로 보았다.

“임종이 임박해 져서, dying process 있을 때 말기 암이든 아니

든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남은 여

명이 길지 않을 때 가능할 것 같고요.”

 

3) 사전의료의향서 집행 조건 판단 절차

사전의료의향서 집행 조건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내용이므로 의

료진에서 판단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가족

이 동의하게 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며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

던가, 판단이 모호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병원윤리위원

회의 자문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한 가지 원칙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상황

이므로 의학적인 고려는 물론이고 여러 차원, 그러니까 의료진

과 가족 친지 등의 논의, 이전에 환자가 어떤 식으로 의사를 표

명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중략) 필요

한 경우 의료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전의료의향서 활용을 위한 맥락적 준비

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고 보았다. 

첫째, 죽음에 대한 결정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에도 죽음에 대한 자신의 방식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내가 CPR하

고 싶어도 자식에게 미안해가지고 안 한다고 한다니까요.”와 같이 

주위의 반응을 의식한 결정이기 보다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 바람직한 의사 결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의미한다. 

둘째,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건전

한 개인이나 지정된 대리인이 그 결정의 권한을 갖게 하는 제도적이

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타당한 

건가하는 문제가 있죠.”

“내 의료결정을 대리해주는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건가요? (중략) 이런 것들을 다 제도로 정해놔야 

하거든요.”

셋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의사 결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적인 이슈로부터 영향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얼하다는 것이 그 경제적인 부담을 깔

고 있으면 아무리 아이디얼 해봤자 결국 돈 내는 사람이 다 의

사 결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은요. 병원비 내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논리로 가는 거예요. 6개월 이내의 임종환자

는(중략) 그 최소한 마지막 3개월 임종이든 6개월 임종이든 그

걸 무료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논리

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넷째, 의료진과 대상자의 충분한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적이고 정책적 뒷받침의 측면이다. 사전의료의향서를 환자에

게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사전의료의향서가 환

자나 가족과의 의사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 임

종기 의료 결정관련 대화를 위한 의사 소통 도구로서의 의미도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해당 업무를 전

담하고 있는 참여자가 아닌 경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러한 대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시간과 기관의 시스템 상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과 대상자간의 의사 소통을 보다 원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

다고 하였다.

“한번에 30-40분 정도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 합니

다. 외래에서 제가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요.” 

“의사들의 에티튜드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dvance directives나 메디칼 디렉티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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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거죠.”

다섯째, 의료인들과 대상자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장애

물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대화의 어려움 극

복, 용어에 대한 이해도 제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솔직하게 얘기해봤자 맞지 않아요. 당뇨, 고혈압만 봐도, 환

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당뇨약, 고혈압약도 자기가 잘 모

르고 있는 판에,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오다가 갑자기 그렇

게 시리어스 한 상황에서 그 당시만 솔직하게 얘기해봤자 환자

는 그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5) 작성 시기 

참여자들은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 즉, 

병이 시작되는 시점, 더 나아가 건강할 때 시작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의료 상황과 진행이 다 다르고, 

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병 후 또는 질병이 진행

하면서 환자가 생각이 바뀔 수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용 변경이 가

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스피스에서는 대학병원에서 계시다가 정말 임박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주 이상 넘기시는 분들이 흔치 

않거든요. 너무 늦어져서 사실 그런 환자분 상태에서는 사전 의

료의향서나 사전의사 결정서를 받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3. 사전의료의향서 문서 자체의 확립 

1) 문서화 및 주의점 

여자들 모두가 사전의료의향서의 문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문서를 의료인과 주변인에게 고지하는 과정에 대해

서는 자필서명과 의무기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제 환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서상으로 그렇게 돼있지

는 않았고요. 그 환자도 터미널 케이스였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로 응급실에 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엉겁결에 인튜베이션

부터 해버렸어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하기로 

했다면서 날벼락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서화가 

필요한 거예요.”

2) 문서 내용: 치료지시, 대리인, 가치관 

참여자들은 사전의료의향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

로서 치료지시, 대리인, 환자의 가치관의 3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

다. 대리인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에서 가족의 역할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인

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일부 참여자들

은 모호하여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자의 의사 결정의 일관성

을 확인하거나 또는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

로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그 밖에 의사 결정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장기기증, 시신기증, 장례절차, 용어 설명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았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가족이 대리인이예요...(중략)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advance directives를 얘기하면서 꼭 환자가 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코마상태로 오는 환자에게 그

때 와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그럴 때에는 그 초기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은 것을 인정 해주면 되요.” 

“가치관 표명은 가능한 하면 좋겠으나 추정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문서작성 시 주의점: 편의성, 간결성

사전의료의향서 문서는 개개인마다 다른 의료 상황과 치료 내용

을 모두 다 포함하기 어렵고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지나치게 지엽적 부

분을 포함하기 보다는 간결한 것이 효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설명도 설명이고, 문장 자체를 최대한 쉽게 해서 누구나 이해

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논 의
 

본 연구는 말기환자 케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전의료의

향서에 대한 의료인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3가지 주제와 11개의 하부 주제가 도

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의 철학 확립이었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사전의료의향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

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이미 시행된 미국의 

경우 개인의 자율성은 중요한 가치로 임종기와 관련하여 논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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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어 왔고(Rao et al., 2005) 신체상해법에 의거하여 환자동의권

과 치료거부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Sabatino, 2007). 이

후 1960년대 환자 및 소비자 권리 운동과 함께 생전유언이 소개된 

이후 환자의 자율성 보장, 부당대우 억제, 의료인과의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 the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PSDA)를 제정

하였다(Koch, 1992). 그렇다면 왜 자기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는가? 미

국의 경우 자율성은 좋은 죽음의 핵심 속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Steinhauser et al., 2000). 우리나라 역시 자율성을 좋은 죽음의 속성

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고하고 

있다(Kim, Lee, & Kim, 2003; Yu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외에 개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러나 임종기 의사 결정 주체가 예외 없이 본인이여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하되 

우리 정서를 인정하여 가족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최고의 덕목이지만, 우리사

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결정 문화가 있고 이를 수용하는 전제가 필

요하다. 본 연구 결과와 사전의료의향서의 근본 취지를 통합해보면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의 철학은 ‘임종기 의사 결정에서 개개인의 

바램(가치관, 결정 주체 포함)에 입각한 임종기 삶의 질 지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서와 제도 구축을 위해 전문가들

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적용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 확립이 필요

하다. 특히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에는 의료인의 개입이 필수적

이고 충분한 의사 소통이 요구된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가

족과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의료인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사전의료의향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년간 동안 노력한 미국에서도 사전의료의향서

의 낮은 이용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Kirschner, 2005) 

사전의료의향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Ramsaroop, Reid, & 

Adelman, 2007). 환자들은 의사들이 먼저 임종기 치료 결정과 관련

하여 대화를 시작해주기를 바라고,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점차 자신

의 치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Ramsaroop et al.), 수동적 교육보다 직접

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Lo & Stein-

brook, 2004).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원 하에 민간영

역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

였다(Kim, K. W., 2010). 그러나, 의료진이 참여하지 않는 민간 차원

에서의 사전의료의향서 전개 확산 운동의 역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건전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와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있는 개인에 한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적용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대

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

속적 식물상태를 포함할 것인지, 여명이 어느 정도 여야 사망과정

에 들어섰다고 판단 가능한지, 특정 질환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노

인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명확한 가이

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기준과 가이

드 관련 판단은 의료진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는데 이

는 의료적 판단이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미국에서는 사전

의료의향서를 적용하는 모든 주에서 의료인이 판단하되 몇 명의 의

료인이 참가하는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일부 몇몇 주에서는 전

문간호사가 판단에 참여 하기도 한다(Kim, S. M., 2010). 

본 연구에서 임종기 삶에는 법과 정책 외 전문적 기준, 일반인 교

육, 전문가 교육, 재정, 제도와 같은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과 정책만으로는 임종기 삶의 질을 적절

하게 지원할 수 없다고 한 Sabatino (2007)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동의 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제도화를 통한 법적 사회적 

책임의 범위 규정, 경제 정책 확립, 의료진과 대상자 간 의사 소통 지

원 정책 및 의사 소통 방해 요인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반면, 의료인과의 의사 소통과 관련해서 Lo와 Steinbrook 

(2004)은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장치들은 오히려 효용성을 저해하

며 그보다 의료인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운동(Kim, K. W., 2010)에서 과연 이러한 맥락

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인들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질병이 지나치게 진행 한 후에는 

임종기 치료와 관련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임종이 예견되는 경우 대부분 가족들은 환자와의 죽음 관

련 대화를 기피하고, 우리 정서상 가족의 의견은 그대로 반영되어 

환자는 결국 자신의 치료 결정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심각한 질병 상태에 이른 환자와 갑작스런 심

각한 대화를 하는 경우 의료상태와 관련한 낮은 이해도도 문제지

만, 대화 자체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경험에 의거하여, 상대적

으로 질병이 덜 심각한 상태부터 반복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이슈는 외국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PSDA에서는 

medicaid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의사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하고 있고, Lo와 Steinbrook (2004)은 환자와 의사간

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들이 의사를 방문할 때 임종

기 치료에 대해 대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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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료의향서는 한 번의 대화와 작성으로 완료될 수 없으므로 지

속적으로 논의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말기에 

본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우

므로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나 건강할 때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을 개시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참여자들은 사전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하며 덧붙

여 의료인의 열람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 예로 의무기록화 제안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사전의

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 의사들이 문서를 보지 않아 실제 반영되

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Prendergast, 2001) 사전의료

의향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동시에 확립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주제인 문서 자체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전의료의향서는 생전유언, 대리인, 가치관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생전유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이미 발의된 법(Kim, 

2009; Shin et al., 2009)이 그러하고 사회적 합의체 결과 역시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대리인제도를 도

입하고 있고, 몇몇 주에서는 오히려 치료지시를 배제하고(Kim, S. 

M., 2010), 일부에서는 생전유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Fagerlin 

& Schneider, 2004).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인 특히 가족에 의

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대리인 지정에 대한 숙고가 필

요하다. 생전유언의 경우 얼마나 구체적으로 치료내용을 결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즉, 사전의

료의향서가 적용될 의료적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치료들을 선

택하게 하는 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본 연

구 참여자들은 사전의료의향서 문서 내에는 치료 이외 다른 내용 

즉, 장기기증이나 장례 방법과 같은 비의료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

음으로써 혼돈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치관이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의 한 구성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사전의료의향서의 근본 철학이 개개인의 바램에 입각한 임종기 삶

의 질 지원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상기해볼 때, 개인의 가

치관 표명은 아무리 사전의료의향서가 표준화되어 문서화된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임종기 상황을 모두 함축하는 문서란 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세한 리스트보다

는 “나는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가치관 표명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숙고가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들은 문서 자체는 간결하고 사용하기 수월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쉽고 간단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Haisfield et al., 1994)와도 일치한다. 미국의 문서를 보면 

의학적 외 윤리적 법적 고려 및 주마다의 입장 속에서 결코 간단하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통합된 AD를 지원하는 Uni-

form Health-Care Decision Act(UHCDA)를 거쳐 보다 간단하면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Physicians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패러다임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Kim, S. M., 2010). 문서자체

와 용어의 난이도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부 환자나 가족들은 일상적 용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노인들은 자세한 설명이나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에 오히려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문서 자체의 특성 즉, 의료인과 환자 및 가족 양측에서 모

두 사용하기 간결하고 쉬운 문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경험해 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형 사전의료

의향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속성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왜 사전의료의

향서가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적 해답인 철학의 확립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전의료의향서 적용을 위한 프로토콜 확립

과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과정과 적용 전제에서 우리의 정서가 반

영되어야 하고 프로토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과 가

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

여 사회적 동의, 제도화, 경제적 정책 확립, 의료진과 대상자의 의사 

소통을 지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문서 내용은 생전유언 

외 대리인 지정과 가치관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사용자 입장에서 간

결하고 수월한 문서로 개발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환자, 노인 및 일반 성인 등의 다른 잠재적 사용자 집

단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의 조건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연구

가 필요하며, 아울러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실제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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